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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ttooing, semi-permanent makeup, and piercing are acts of decorating the exterior of the 

body for aesthetic satisfaction and self-expression. In modern times, such acts are widely recognized as 

fashion items and popular culture.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rocedure of acts, there is a high 

risk of infection and hygiene hazards due to invasion into the body. For this reason,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have identified tattooing, semi-permanent makeup, and piercing as 

medical practices that must be performed by medical personnel with medical knowledge and experti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medical personnel who perform such procedures in South Korea, and 

there is a gap with legal judgment. In the case of Japan, through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2020, in the case of tattooing, it was judged that it was not a medical practice, citing that it was an act 

of artistic expression and that doctors had not performed it. On the other hand, in Japan, semi-permanent 

makeup and piercing are performed by doctors in medical institutions, and legal judgments are 

understood as medical practices. Therefore, in this paper, I inte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phenomenon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detail about the body art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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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신시술이나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행위는 심미적 만족감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신체 외관에 장식을 하는 행위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시술행위가 패션 

아이템이자 대중문화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술의 특성상 신체에 

침습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의 시술행위를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파악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시술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찾아보기 어려워 법적 판단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문신시술의 

경우 예술적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의사가 수행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본에서 반영구화장과 피어싱은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 판단도 의료행위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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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부합하는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문신시술, 반영구 화장 시술, 피어싱, 신체 장식, 무면허 의료행위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에 침이나 바늘을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를 찔러 살 속에 염료로 

여러 모양을 새겨 넣는 문신(文身)시술 - 타투(tattooing) – 을 비롯하여[1]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 등에 문신기법을 통한 반영구 화장 시술(semi-permanent makeup), 귀나 입술 

등에 구멍을 뚫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피어싱(body piercing)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위의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내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타투와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문신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시술부위가 넓고 예술적 측면이 강조됨에 반하여 

후자는 시술부위가 제한적이며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미용성형의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2] 

문신시술이나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행위로 신체 외관에 장식함으로써 인간은 

심미적 만족감을 얻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현대에서는 새로운 트렌드의 

패션 아이템이자 대중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어[3] ‘신체 장식’ 혹은 ‘신체예술(body 

art)’로 파악하기도 한다[4].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대표적으로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 등의 행위를 신체예술의 범주로 파악하면서 이를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리하여 캘리포니아주는 ‘안전한 신체예술법(Safe Body Art 

Act)’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위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시술자(practitioner)의 

자격과 등록, 허가받은 시설(facility)을 통한 시술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4]. 

일본의 경우 종래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의료인이 이를 행할 경우 의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여 왔다. 하지만 2020. 9. 16.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헤이세이(平成) 30년(あ) 제1790호 

의사법 위반 사건에서, 문신사가 문신 점포에서 문신시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의사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피부질환 등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나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5], 위의 각 행위에 대한 규율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일본은 현 시점에서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나 반영구화장과 피어싱은 의료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체에 장식을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성을 지니는지에 관하여 각국이 다르게 파악하고 규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2022년도에 문신시술[6] 및 반영구화장[7]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인지에 관하여 각각 판단을 행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위 최고재판소 결정 이후 우리나라의 

하급심 법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영향을 받아 미용학원에서 눈썹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의 시술행위는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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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8]. 특히 해당 하급심 법원에서는 의료행위의 

요건으로 '질병의 치료행위 범주'에 속할 것을 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부합하는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내용은 각각의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행위성 관련 규제와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유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1.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문신시술과 반영구화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석이나[2] 그 의료행위성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1][9]. 또한 일본의 법제와의 비교[10], 위 최고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에 

관한 선행연구도 적지 않다 [11-13].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비의료인의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를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을 나누어 법적 규제와 사회적 현상을 

비교하고, 그로부터 의료행위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의료행위의 새로운 개념 요소로 제시한 ‘의료관련성’을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의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와 관련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판단할 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선행연구도 이루어진 바 없기에, 이에 대한 점검이 요청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로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의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보고서,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를 각각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 판단의 흐름에 

대해서도 시간의 순서대로 살펴보고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의 논의도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3장에서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규제, 

사회 현상, 판례 등의 태도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 4장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여 결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3. 법제 및 판례 비교 

3.1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제 비교 

3.1.1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법(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인  

비(非)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일지라도 자신의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동조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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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 부정의료업자가 되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2호, 2017. 12. 19., 

일부개정, 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서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병과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3.1.2 일본의 경우 

일본 의사법(医師法, 平成三十年七月⼆十五日 公布,平成三十年法律第七十九号 改正)  

제17조에서는 ‘의사가 아닐 경우 의업(医業)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업(医業)’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기술로 하지 않으면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의료행위를 

반복하여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4]. 

동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의사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표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Table 1] Punishment Regulations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 

구분 한국 일본 

법률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의사법 제17조 

내용 

-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 및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 금지 

-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의 

금지 

의사가 아닌 자의 의업 금지 

법정형 

(法定刑) 

- 의료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1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 

 

3.2 법적 판단의 주요 내용 

3.2.1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기존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행위”로 좁게 파악하여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가[15],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료행위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용성형수술에 해당하는 코높이기 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해지고 코 절개 과정이나 연골 삽입봉합과정에서 균이 

침입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방법이나 행위 태양을 감안할 때 이것이 질병의 치료행위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변경하였다[16].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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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시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였고[17][18], 이에 따라 신체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행위는 의료행위로 

해당한다고 보아 비의료인이 이를 수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견지하고 

있다. 

먼저 문신시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여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일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예술의 자유의 제한은 문신시술업이라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제약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문신시술 자체에 예술의 자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7]  

다음으로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반영구화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반영구화장의 의료행위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고[19], 

헌법재판소도 “(문신시술의)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심판대상조항(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은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문신시술 혹은 

반영구화장시술을 직업으로 하고 있거나 예정인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 

마지막으로 피어싱의 경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없으나,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소독용 솜으로 소독하고 낱개로 밀봉된 일회용 바늘을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한 다음 

바늘 앞쪽의 뾰족한 부분에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바늘의 뒤쪽 구멍 부분에는 피어싱 

귀걸이를 끼운 뒤 위 바늘로 박희정의 오른쪽 귀 귓불과 연골 부분을 찔러 구멍 2개를 

뚫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비용을 받고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은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20]. 

 

3.2.2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 변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존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 내지 예방 목적과 같은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한다는 의료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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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할 우려 있는 행위”로 개념을 정의하여 왔다[11]. 이와 같은 

최고재판소의 태도에 대하여 일본의 학계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간접적·소극적 위험만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다른 의료 유사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1][22]. 이후 최고재판소는 서론에서 언급한 문신사의 

문신시술행위(タトゥー施術行爲)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변경하였다. 

즉, 최고재판소는 의료행위는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 중에서,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야기할 우려 있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데,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의료행위의 개념 지표에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한다는 

의료관련성’이 추가되는 것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23]. 

문신사의 문신시술행위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2020. 9.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료관련성’이 부정되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24].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문신사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의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반영구 화장에 대하여 ‘아트 메이크업(アートメイク)’으로 칭하며 

문신시술과 구별하고 있었다[25]. 일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사례는 없으나 하급심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아트 메이크업은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도쿄지방재판소는 “본건 행위는 바늘로 

피부를 찔러서 피부조직에 손상을 주어 출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 화농균,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간염 등의 질환에 

걸리게 할 위험이 있고, 또한 색소를 피부 내에 주입함으로 인하여 염료 자체의 성분을 

원인 물질로 하는 알레르기 등의 위험을 야기하는 동시에, 색소 내에 존재하는 혐기성 

세균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또한, 여러 번 피부에 연속적인 자극을 주어 상처를 

입으면 그 진피에 유상피육아종(類上皮肉芽腫)이라는 병변을 일으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본건 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것에 의하여 인체에 대해서 위와 

구체적인 위험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26].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피어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재판례는 없다고 

하지만, 의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피어싱(ピアス)도 의사법 제17조 위반인 

무면허의업죄로 검거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구(舊) 후생성 및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발행되는 행정 문서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사가 아닌 자가 기구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장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25]. 

 

[표 2]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성 판단 

[Table 2] Comparison of Judgments Regarding Whether Body Art Is a Medical Practice 

구분 한국 일본 

의료행위 

정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 중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문신시술 의료행위 의료행위가 아님 

반영구 화장 내지  

아트 메이크업 
의료행위 의료행위 

피어싱 의료행위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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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체 장식 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비교 

사회현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국민의 인식에 연관된 사회적 수용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중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비교가 필요하다. 

 

3.3.1 한국의 경우 

문신시술과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기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양자를 시술하는 주체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의 경우 문신사(Tattooist)가 

도안이나 글자를 신체에 주로 시술하고 있고[27], 후자의 경우 미용업소에서 눈썹이나 

입술에 시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 한편 피어싱의 경우 앞서 

언급한 판례에서와 같이 장신구를 판매하는 업체나 미용업소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29].  

 

3.3.2 일본의 경우 

일본에서는 문신시술이 2020년 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문신시술행위는 장식 또는 상징적 요소, 

예술적 의의가 존재하고 사회적 풍속으로 받아 들여져 온 것으로,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의학과 달리 문신시술행위는 미술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되는 행위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의사의 면허 없이 

문신사가 이를 수행해 온 실정이 있어서, 의사가 독점하였다는 상태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트 메이크업의 경우 여전히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시술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현실에서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클리닉에서 의사가 염료와 문신용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아트 메이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최고재판소 결정의 

원심이었던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의 개념과 성격, 문신시술과의 

차이점을 사회적 수용도, 즉 사회통념에 의거하여 자세히 설시한 바 있다. 즉,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아트 메이크업 개념은 반드시 통일되지는 않으나, 미용의 목적이나 

타박상, 얼룩, 화상과 같이 눈에 띄는 부분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에 색소를 부착시킨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로 미용성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트 메이크업은 미용성형의 범주로서 의료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문신시술행위와 아트 메이크업을 동일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차이는 사회통념에 

기인한 것인바, 아트 메이크업은 개인적·주관적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심신 모두 

건강하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는 욕망을 추구하는, 심미적 목적을 지니는 

미용성형시술의 일부로 판단하는 반면, 문신시술행위는 그러한 의료와의 관련성 없이 

오히려 미술적 의의가 있는 사회적인 풍속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0]. 

일본에서는 피어싱 또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사용하여 피어싱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25]. 

 



A Study to Compare and Examine whether the Acts for Body Art is a Medical Practice 

 

370  Copyright ⓒ 2023 KCTRS 

[표 3]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한 사회적 수용 

[Table 3] Social Acceptance of Body Art 

구분 한국 일본 

문신시술 문신사가 문신업소에서 시술 문신사가 문신업소에서 시술 

반영구 화장 

내지  

아트 메이크엄 

미용사 등이 미용업소에서 시술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시술 

피어싱 비자격자가 장신구업체에서 시술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시술 

 

4. 결론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인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수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의료행위의 범주를 넓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며[30], 이 때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31].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과 달리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도 측면이나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을 의사 등 

의료인이 거의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 측면을 볼 때, 양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기존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파악하여 왔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 중 반영구화장과 피어싱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실시하고, 문신시술의 경우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적 수용도를 반영하여 일본은 2020년도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 2020년도 최고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받아 의료행위의 개념 

요소에 ‘의료관련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문신시술이나 반영구화장의 경우 현실에 맞게 

의료행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등장하였고 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의료법은 의사가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32], 의료행위의 개념에는 이미‘의료행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라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서 ‘의료관련성’ 요건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서 배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문신시술이 지니는 예술성과 의사가 문신시술을 시술해 오지 않은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23], 우리나라의 197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질병의 치료 목적이 없는 미용성형수술을 의료행위에 포함하면서 

언급한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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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료행위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추가 요건을 다시 설정하는 방법 보다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이 신체 장식 목적 

시술행위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적 수용도와 보건위생상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시술, 반영구화장, 피어싱 모두 사회적 수용도에 비추어 의사가 의료행위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시술 자체가 지니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6][7] 문신사나 피어싱업자에게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도구의 위생관리,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와 염료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의료법에서 자격인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안마사’제도(동법 제82조)와 같이 

신체 장식 목적 시술에 대하여도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반영구화장의 경우 문신업소와 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을 고려할 때, 문신사에 대한 제도 규율 혹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사면허를 통한 

규율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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